
[별표 8의3] <신설 2007.7.27>
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1. 법 제1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3. 법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50만원

30만원

50만원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283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산지
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산림교육시설의 설치 
등 일부 산지전용허가대상을 산지전용신고대상으로 전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며, 대체산림
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영 제12조 및 제13조)
    (1) 보전산지 안에서는 산촌개발사업을 위한 시설 및 산림교육시설의 설치가 제한되어 임
업인의 소득증진 및 산림 공익기능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애로가 있음.
    (2) 보전산지 안에서도 산촌개발사업을 위한 시설 및 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 등 
산림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보전산지 본래의 기능인 임업소득의 증진 및 산림공익기능의 증진이 기대됨.
  나. 산지전용신고대상 확대(영 별표 3)
    (1)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여 임업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산림재해예방·재해복구·재해수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여 신속한 산림재해복구가 어려우며, 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 
등 산림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여 산림공익시설의 설치를 통한 산
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지장을 초래함.
    (2)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산림재해예방·재해복구·재해수습을 위한 시설, 숲속교실·숲
속수련장·산림박물관 등 산림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도
록 함.
    (3) 산지전용신고대상 시설 확대를 통하여 임업인의 부담이 경감되고, 신속한 산림재해의 예
방 및 복구와 산림공익시설 확대를 통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영 별표 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광단지
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여 문화재 보존·정비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초래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광단
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광단지 
지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됨.


